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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술의 사회적 관리를 향하여?: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의 평가*1)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과) 

 

* 본 연구는 2016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머리말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에 억눌려 있던 한국 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현상적으로는 상당

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만한 것은 공공정책 문화의 

변화이다. 민주화 이전에는 공공정책의 입안과정이 ‘밀실행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폐쇄적이었다면 민주화를 거치면

서 이제 공공정책의 입안과정에 일반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을 어느 정

도 참여시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 갈

등이 분출되기 쉬운 위험 관련 공공정책의 입안과정은 예전의 폐쇄적

인 정책문화와는 달리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확대하

는 등 다방면으로 사회적 소통을 증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할 점은 과연 이러한 현상적인 변

화, 즉 공공정책에의 시민참여와 소통의 외형적인 증진이 진정으로 공

공정책의 민주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

에서 본 논문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대상은 사용후핵

연료라고 불리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공정책 입안과정에

서의 시민참여의 실제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물을 끓이기 

위해 3~5년간 사용하고 난 우라늄 연료를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는 3

년 이상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

소한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로 분류된

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우리나라는 현재 25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저장량이 늘어나면서 이러

한 위험한 기술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가 뜨거운 쟁점



이 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경계 긋기(boundary making) 문

제를 야기한다. 일차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를 과학기술만의 문

제로 보아야 한다는 과학주의적 접근법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는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들이 함께 섞여 있다

고 보는 과학기술사회론적 접근법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가

를 둘러싼 커다란 갈등이 존재한다.1) 과학주의적인 접근법에서는 사

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정책결정의 주체는 그 분야의 과학기술적 전

문가들과 관료들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기술관료적 해결책을 제

시하는 반면, 과학기술사회론적 접근법을 취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공공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를 해법으로 제시하게 된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책임 주체인 

정부는 이미 10여 년 전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

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를 과학기술만의 문제로 보

아야 한다는 과학주의적, 기술관료적 접근법에서는 벗어난 모습을 보

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처럼 과학주의적, 기술관료적 접근

법에서 벗어났음을 표명하게 된 계기는 2003~2004년에 벌어졌던 부

안사태였다. 정부는 부안사태를 거치면서 일반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

1) 사회적 범주들 사이의 경계 긋기 문제는 사회과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연구해온 주제

였지만(Lamont & Molar, 2002), 특히 근래 들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던 학자들이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에 대해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연구주제이

기도 하다.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이고 무엇이 비과학인가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과학과 비과학 사이의 경계 작업(boundary work)에 대한 기어린의 연구(Gieryn, 1983)

를 필두로 해서, 식품의약품 규제기관처럼 과학과 정치가 서로 얽혀 있어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서부터는 정치인지 분리하기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는 경계 조직

(boundary organization)에 대한 거스톤(Guston, 2001)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학기

술 사회학자들이 경계 긋기 / 경계 조직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핵폐기물 정책이 민주화 시대에는 

더 이상 먹혀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정부는 그 선언의 

연속선상에서 2013년 말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하에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이하 공론화위원회)를 설립하였다. 1년 반 정도의 ‘공론화’ 활동을 전

개한 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6월에 활동을 종료하였다. 공론화위원회

는 각각 영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공론화를 담당했던 

CoRWM이나 NWMO 등과는 달리 공론화를 명시적으로 간판에 내걸

고 출범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2) 

여기서 공론화란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공공참여에 기반하여 

특정 의제에 대한 토론을 사회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한국의 

공론화위원회는 그 이름에서부터 국내외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

책 수립 관련하여 공공참여를 더 강조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그 이후의 정책과

정에서도 드러난다. 공론화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사회적 공론화 활동

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자신들이 정부에 제

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권고안이 광범위한 공공참여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서 정부 역시도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공공참여에 기반한 공론화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

조하면서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정

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처럼 핵폐기물과 같은 위험기술에 대해 과학

2) 영국 CoRWM의 공식 이름은 Committee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이고, 캐나다 

NWMO의 공식 이름은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현황에 대해서는 

Brunnengraeber et al.(2015) 참고.



기술사회론에 기반한 참여적 거버넌스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실행들은 참여와 배제가 모호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

다는 사실이다. 공공참여라는 이름하에 수행되는 실천들의 내용을 자

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의미의 참여와 사실상의 배제 사이의 경계 

선상에서 불안정하게 위치 지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서는 아예 공공의 참여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배제를 노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이 

던지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공론화를 전면에 내건 조직으로서 공

론화위원회는 과연 과학주의적, 기술관료주의적 접근법을 뛰어 넘어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진정으로 실행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사용후핵연료라는 위험기술의 사회적 관리 

방식으로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위험 거버넌스(risk governance)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과연 공론화라는 이름하에 수행된 공론화위원회의 다양

한 활동들이 공공의 참여와 배제 사이의 경계에서 어떻게 위치지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평가는 공론화의 과정과 공론화의 

결과 각각에 대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3)  

2. 위험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전문가들이 독점하던, 기술관료적이고 전문가주의적인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일반시민과 

3) 본 논문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표된 각종 성명서, 회의

록, 백서, 신문기사 등의 문헌들을 평가의 자료로 주로 이용하였으나 때로는 공론화 

활동 현장에 대한 관찰 및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도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서

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1인과 경주, 영광, 고창 등의 지역에서 탈핵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각 1인 등 총 4인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2일 오후

에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되기 시작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처럼 위험평가와 위험

관리 정책 형성과정에 일반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위

험 거버넌스라고 한다. 위험 거버넌스란 기본적으로 위험에 관한 정보

가 수집되고 분석되며 의사소통되는 방식 및 위험 관리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에 관한 제도적 틀을 의미한다(Renn, 2008; 강윤재, 

2011). 이러한 위험 거버넌스에는 모든 위험 관련 의사결정들과 행위

들이 포함되는데, 해당 위험의 성격이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해당사자

들 사이의 협동과 조정을 필요로 할 때 위험 거버넌스가 더욱 중요해

진다. 이러한 위험 거버넌스는 위험관리에 있어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

에게 참여가 국한되는 ‘기술관료적’ 접근법에 비해 의사결정과정이 일

반 시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도 개방되는 ‘참여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희, 2010a).4) 

기술관료적 접근이란 위험에 대해 과학주의적 인식론을 강조하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위험 관리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고 믿는 방식을 의미한다. 위험에 대한 과학주의적 인식론에서

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객관적인 과학의 힘을 빌어 정량화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Jasanoff, 2010). 이러한 과학주의적 위험 인식론

은 대체로 위험 관리 의사결정에 있어 전문가주의라는 폐쇄적 접근법

을 선호하게 된다. 왜냐하면 과학주의적 위험 인식론에 따르면 기술적 

위험은 사회의 다른 영역과는 달리 복잡성과 난해함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의 측정과 관리는 특정한 과학적-분석적 방법론

4) 거버넌스 개념은 연구자와 정책가들 사이에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여기

서는 거버넌스를 국가가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

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사회적 조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

적인 국내 학자로는 김의영(2014)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공공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다

양한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는 주성수(2003)를 참고하기 바란다. 



을 구사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및 경제 전문가들과 전문 관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이들 전문가들의 지식은 가치중

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위험 관리체제에 객관적이

고 가치중립적이며 과학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주관

적이고 가치편향적이며 과학적으로 무능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은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물론 때로는 전문가들도 위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과학의 투입에 의해 위험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반면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는 위험 거버넌스 접근에서는 전문가만

이 아니라 특히 일반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한

다. 이 접근법에서는 위험이 누구나 알아채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

로 객관적으로 실재하기 보다는 사회에 따라, 집단에 따라 달리 인식

될 수 있다는 것을 위험 인식의 전제로 출발한다. 비록 동일한 대상을 

볼지라도 위험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틀과 일반시민의 인식틀이 상이

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험을 다루는 기관과 전문가

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 여부가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과학기술학자들의 연구는 위험 관

리에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Wynne, 1992; Funtowicz & Ravetz, 

1992; Jasanoff, 2002). 이 연구들은 위험 평가와 관리에 있어 전문가 지

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들은 일반시민

들의 과도하게 보이는 반응에도 나름의 맥락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일반시민에게 전문가의 방식을 강제하기 보다는 상호 소통과 학습이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전문

가와 관료들이 독점하던 전통적인 위험 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위험 



관리를 위한 기술적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 위험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기 시작

하였다5).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라고 

하는 매우 위험한 맹독성 물질을 관리함에 있어서 일반 시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위험 거버넌

스라고 하는 틀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가 자

신들이 수행할 공론화를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혹은 초

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하고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은 기존의 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정책결정에서 탈피하여 정책결정과정을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에 

폭넓게 개방함으로써 정책결정의 민주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정책

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적시한 데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2015)도 알 수 있다.6) 

그러나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자임과 자평대로 과연 공론화위원회

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 활동을 시민참여에 기반한 위험 

거버넌스의 실행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 보자.

5) 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이영희(2010a)의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6) 핵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중시하는 이러한 위험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OECD 산하 원자력 에너

지 전문조직인 원자력에너지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와 같은 기관에 의해 

국제적으로도 널리 확산되어져 왔다. NEA는 그 내부에 Forum on Stakeholder 

Confidence라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핵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참여적 접근법을 연구하

고 회원 구가들에 확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건으로 Forum on 

Stakeholder Confidence/NEA(2010)를 들 수 있다. 



3. 공론화위원회의 출범과 활동

 

공론화위원회는 2013년 10월 말에 설립되어 약 20개월 동안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활동을 한 다음 2015년 6월 말에 그 임무가 종

료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공론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만 7천여 명의 의견을 듣고, 

온라인을 통해 35만여 명의 생각을 공유했다고 자평하고 있다(사용후

핵연료공론화위원회, 2015). 

1) 공론화위원회 출범 배경

1978년에 제1호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한 한국은 현재 25기

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1986년에 본격적으로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 착수한 이래 1990년에 안면도 사태, 1995년에 굴업도 사태, 그

리고 2003~2004년에는 부안 사태 등을 거치면서 무려 20년 남짓 핵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특정 지

역을 핵폐기장 부지로 지정하는 순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격렬

한 저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정부는 중․저준위와 

고준위 핵폐기물을 한 지역에 한꺼번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적 핵폐기장 입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폐기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위험인식은 더 높을 수밖에 없었다.7) 

하지만 민란에 가까운 부안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는 2004년 12월 

7) 우리나라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정부/사업자와 지역주민/환경단체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의 역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윤순진(2006), 이영희(2010b), 홍덕화

(201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원자력위원회 제253차 회의를 통해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처분과 고준

위 핵폐기물의 처분을 분리하여 그 저장시설을 이원화하는 새로운 정

책으로 전격 선회하였다. 당장에 짓게 될 핵폐기장은 독성이 강한 고

준위 핵폐기물은 들여오지 않고 중․저준위 핵폐기물만 저장하게 되므

로 핵폐기장의 위험 수준이 대폭 낮아진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핵

폐기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다. 그 결과 정부

는 2005년에 경주를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선정하는 데 

가까스로 성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향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

하겠다고 공표하였다.8)

정부가 2013년 말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배

경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안사태를 정점으로 한 핵폐기장 부

지선정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갈등 과정에서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정책 표명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는 갈수록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능력에 한계가 닥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25기의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15,000톤 정도인데 경수로에서 발생

된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인 습식 수조에 

보관되어 있고, 중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안에 있

는 건식 맥스터 용기에 보관되어 있다. 정부와 사업자에 따르면 임시

저장시설의 용량이 원래 고리 원전은 2016년, 한빛(영광)은 2019년, 한

울(울진)은 2021년, (신)월성)은 2022년부터 포화될 것이었지만 원전 

8) 정부는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2007년에는 환경단체 인사들을 포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방안을 만들게 한 바도 있다. 사

용후핵연료 공론화 TF(2008) 참고.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공론화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다시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의 사용후핵연료 관

리 공론화를 둘러싼 정치적 다이내믹스에 대해서는 이영희(2010b) 참고.  



호기 간 이동이나 조밀저장대의 설치를 통해 고리는 2028년, 한빛은 

2024년, 한울은 2026년, 신월성은 2038년까지 포화예상시점이 미뤄진 

상태라고 한다(김종걸, 2016).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이 원전을 중

심으로 한 현재의 에너지정책을 계속 유지하지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원전을 운영하는 정부와 사업자의 입장에

서는 현실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원전을 증설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아무리 원전이 중요

한 에너지원이라고 강변한대도 대책 없이 매우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

물을 쏟아낸다면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장정욱, 2016). 

2) 공론화위원회의 출범

공론화위원회는 2013년 10월 30일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사

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에 근거하여 설치한 민간 자문기

구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공

론화위원회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주기

를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2013년 11월 18일에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63

호)>를 제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구성, 활동기한, 관련조직 등 

공론화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정부는 공론

화위원회가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

립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함

으로써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공론

화를 추진한다는 공론화의 대원칙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앞에 언급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능은 공론화의 주관, 

공론화 실행계획의 수립, 회의 안건 및 관련 자료의 작성, 공론화 관련 

대국민 정보의 제공 및 홍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2제5항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그 밖의 공론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

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위원회의 업무로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및 방향에 대한 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

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한 국민과

의 소통,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등이 열거되어 있다.

정부는 2013년 7월 3일에 공론화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 추

천위원회(기술분야 1명, 인문사회분야 2명, 시민환경단체 4명)를 발족

하였다. 정부는 이들이 추천한 7명과 원전소재지역 추천 인사 5명, 시

민환경단체 추천 인사 3명 등 총 15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 10월 30일에 출범식을 거행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소재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분하에 경주시, 울주군, 기장군, 울진군, 영광군 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인사들로 구성된 ‘원전소

재지역 특별위원회’(이하 원전 특위)를 발족시켰다. 원전 특위는 원전소

재지역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검

토하여 그 의견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3) 공론화위원회의 활동9)

9) 여기에 제시되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활동 종료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자신들의 

활동을 정리해서 펴낸 백서(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2015)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

다. 이하 본문 내용 중 페이지가 표시된 부분은 이 백서의 페이지를 의미한다.



출범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

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

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공론화의 목적으로 표방하고 향후 공론화의 일정을 제시하였다. 1단계

는 2014년 2월까지의 공론화 기반구축 단계로, 공론화 실행계획의 마

련과 공론화 방안 준비에 치중한다. 2단계는 2014년 10월까지의 공론

화 실행 단계로, 현황 파악 및 현안 도출과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행에 치중한다. 마지막 3단계는 2014년 말까지의 대정부 권고안 작

성 및 제출 단계이다(홍두승, 2014). 하지만 2014년 말에 공론화위원회

의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원래 계획과는 달리 공론화 

활동 부진으로 인해 결국 6개월이 연장되어 2015년 6월 말에 위원회

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되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일정 제시와 함께 공론화의 대상 주

제로 (1)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누가, 어떻게 관리 중이며, 현 방식으로 

언제까지 가능한가?, (2) 현재 저장용량 초과분을 누가, 언제까지, 어떻

게 관리할 것인가?, (3) 재활용 혹은 재처리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4) 최종처분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원회는 이들 질

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향후 수행할 공론화의 기본원칙으로 책임

성, 투명성, 숙의성, 통합성, 회귀성의 5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책임성

은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근거

를 제시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고, 

투명성은 공론화 진행 사항과 관련 자료를 대외에 충분히 공개하고 

장벽 없는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숙의성은 참여자들은 

합의적 공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학습과 토론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깊이 생각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야 함을 의미하며, 통합성

은 논의 과정에서 기술공학적 측면과 함께 인문사회적, 법제도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고, 회귀성은 

논의 과정 중 또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을 경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p.64).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20개월 동안 각계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강

조한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의견수렴활동은 의견수렴 주체별, 방

식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고 한다. 의견수렴 주체를 원전소재

지역, 시민환경단체, 전문가(원자력,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언론계, 

국민(일반국민, 미래세대 등) 등으로 구분하여 간담회, 토론회, 라운드

테이블, 포럼 등의 논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공론화위원회 홈페이

지, SNS 등의 온라인 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

위하게 수렴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공론화위원회는 <표 1>

에서 보듯이 자신들이 주관(또는 후원)하여 진행한 공론화 프로그램 

수행 실적으로 원전소재지역 지자체 방문을 비롯하여 주요단체 대상 

간담회 35회, 국회 및 국회 보좌관 방문 설명회 5회, 토론회 및 포럼 

32회, 설문조사 3회, 공론조사 1회, 지상토론회 5회, 전문가검토그룹 

회의 15회 실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공론화 프로그램 횟수 참석인원

원전지역 1. 지자체 방문간담회 12회 60명

시민사회

1. 에너지시민연대 간담회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담회

3. 소비자단체 라운드테이블

4. 내일신문 지상 좌담회(시민사회계)

5. 에너지정의행동 간담회

2회

1회

8회

1회

1회

7명

12명

290명

4명

1명



자료: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2015).

6. 환경운동연합 간담회

7. 한겨레신문 지상 좌담회(시민사회계)

1회

1회

3명

5명

원자력계

1. 공론화 현안별 원자력학회 검토

2. 원자력계 토론회

3. 내일신문 지상 좌담회(원자력계)

4. 원자력산업계 간담회

5. 원자력계 전문가 간담회

4회

3회

1회

1회

1회

66명

43명

4명

24명

15명

전문가

검토그룹

1. 전문가검토그룹 간담회

2. 전문가검토그룹 회의

3. 전문가검토그룹 자문회의

2회

8회

5회

14명

73명

40명

과학기술/

인문사회계

1.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간담회

2. 과학기술 전문가 간담회

3. 인문사회 전문가 간담회

4. 과학기술 전문가 토론회

5. 인문사회 관련학회 토론회

6. 과학기술계/인문사회계 공동토론회

7. 공론화위원 추천위원회 간담회

8.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간담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7명

7명

7명

6명

6명

9명

4명

5명

미래세대
1. 대학언론 정담회

2. 대학생 토론회

1회

5회

62명

322명

언론계
1. 언론포럼

2. 산업부 출입기자단 해외시설 취재

3회

3회

31명

47명

국민/온라인

1. 서울지역 타운홀미팅

2. 주부블로거 정담회

3. SNS 온라인 시민기자단 운영

1회

1회

1회

40명

31명

12명

종합토론

1. 해외전문가 초청포럼

2. 공론화위원회 주관 종합토론회

3. 국회토론회

4. 문화일보 전문가 좌담회

5. 전자신문 전문가 좌담회

6. 한겨레 정책토론회

7. KBS 토론회

8. SBS 토론회

9. 부산 MBC 토론회

10. 과실연 제90차 오픈포럼

11. 국회의원 및 보좌관 면담 

2회

2회

2회

1회

1회

2회

1회

1회

1회

1회

5회

260명

267명

546명

5명

5명

115명

40명

2명

4명

100명

32명

인식도조사 

및 공론조사

1. 국민 인식도 조사

2. 공론조사(여론조사 1회, 사전/사후 

   공론조사 각 1회)

3회

1회

9,199명

2,496명

 계 98회 14,328명



공론화위원회의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2014년 8월

부터 앞에서 언급한 공론화 활동에 기반하여 대정부 권고안 작성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위해 먼저 일반 시민 대상 브레인 스토

밍과 각계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기술적, 사회

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평가지표를 

마련했다고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다음으로, 구상 가능한 사용후핵

연료 관리 과정을 임시저장을 시작점으로 하고 영구처분을 종착점으

로 하면서 중간단계로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를 변수로 한 24개의 

잠재 시나리오 안으로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권고안

을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최종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처분시설 부지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

(URL)의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 건설에 착수하여 2030년부터는 실

증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

어서는 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한다. (2) 

그 지역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 (3)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처

분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마련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노력도 기울여야 한

다. (4)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운반, 처분 및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

한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5) 정부, 민간사업자, 국민이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후핵

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지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관

리공사(가칭)’를 설립해야 한다. (6)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투명성, 안전

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후핵



연료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7) 사용후핵연료 관리정

책을 곧바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계장관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 추진단(가칭)’을 정부조직 내에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pp.4~14).10)

4.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평가

공론화위원회는 활동 종료 직후 발행한 활동 백서에서 공론화위원

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만드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공론화를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완주”했다고 자평하고 있다(p.15). 과연 공

론화위원회는 자평하듯이 20개월 동안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1) 공론화위원회 구성과정의 민주성 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 추천위원회

가 추천한 7명과 원전소재지역 추천 인사 5명, 시민환경단체 추천 인

사 3명 등 총 15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공론화위

원회 위원장으로는 출범식에 앞서 열린 공론화위원들 사이의 사전 간

담회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홍 모 교수가 선출되었다. 정부는 “투명하

고 공정하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하에 원전소재 지

10)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지하연

구소(URL)의 부지 선정 시점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2020년까지가 아니라 2028년

으로 8년을 연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6a).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산업통상자원부(2016b) 참고.



역, 환경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출범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출범식 첫

날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출범식 당일 날 환경단체를 대표하여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정

된 두 명의 활동가가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장의 자격 등을 

문제 삼으면서 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두 명의 위원은 “공론화

위원회가 핵연료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기 

위한 다양하며 평등하고 합리적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하여, 핵폐

기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시민참여, 지역 간 세대 간의 공평한 책임의식에 기초한 관리방

안을 모색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공론화위원회 출범 하루 전에야 확

인된 위원회 구성 명단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배신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근거로 당시 선임된 공론화위원

회 위원들 대부분이 산업부와 원자력산업계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인사들이라는 점을 들었다.11) 결국 이렇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 국민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모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것이다(에너지정의행동, 2013; 고준위핵

폐기물공론화시민사회네트워크, 2013).12) 아울러 이들은 공론화위원회 

11) 정부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론화위원회 위원 후보

들을 추천위원회에 추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들을 상당수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임에 반영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이에 당시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환경

단체들로 구성된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네트워크’는 8명의 후보를 산업

부에 추천하였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 출범 전날에야 공개된 위원 명단에 이들 8명 

중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2) 탈퇴한 두 명의 환경단체 인사 중 하나인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당시 직함)도 

탈퇴 직후 <탈핵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가 비밀주의에 가

려져, 공론화위원회 구성원을 출범 하루 전날 인지하였고, 구성원의 의문에 대해 다

른 구성원들이 해명을 들을 통로가 없었다. 출범 당일 회의는 과연 이런 분위기와 



출범 당일 날 위원들 간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호선된 위원장 선출과

정 자체의 비민주성과 일방성, 그리고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 모 교수

의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의 책임13) 등도 탈퇴의 이유로 내세

웠다(고준위핵폐기물공론화시민사회네트워크, 2013). 또한 환경운동 

일각에서는 15명의 위원 중 1/3이 지자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것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리방식 등 정책적 차원의 공론화보다는 핵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

기하기도 하였다(에너지정의행동, 2013).14) 

이에 정부는 <환경단체 대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참여철

회에 대한 입장>을 통해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과 오랜 기간 협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15명의 공론화위원 중 8명(원전지역 대표 5명, 환

경단체 2명, 소비자단체 1명)을 해당 기관 추천을 통해 선정하였고, 7

명의 인문, 기술 분야 전문가는 중립적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관여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하지만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일 일어난 환경단체 출신 위원 2명의 

탈퇴 선언과 문제제기로 인해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은 크게 추락할 수

방법으로 공론을 모아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기

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윤기돈, 2013).

13) 홍 교수는 당시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환경단체들은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핵폐기물의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

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부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의 독

립성을 상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도에 순응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환경단체들은 보는 것이다. 김익중(2013) 참고. 

14) 실제로 산업부는 처음에는 15명의 위원 중 시민환경단체 추천 위원의 수를 늘리고 

지역 위원의 수는 2명으로 한정할 예정임을 누차 밝힌 바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지

역 위원을 5명으로 늘린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환경단체 활동가는 이것을 두고 

“정부가 시민환경단체와 원전 지역을 저울질하다가 막판에 시민환경단체를 버리고 

지역을 택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2016년 10월 12일 인터뷰. 



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도 위원회는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오명을 벗

어던지기 어려웠다. 

2) 공론화 활동의 진정성과 투명성 문제: 공론조사를 중심

으로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을 대상으

로 공론화 관련 활동을 실시하였다. 앞에 제시된 <표 1>에 그 활동의 

면면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으로 내세

운 것 중에는 전문가검토그룹 회의나 간담회, 산업부 출입기자단 해외

시설 취재 지원 등과 같이 공론화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

은 활동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라기보다는 단

순 토론회나 설명회에 그친 행사들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이러한 공

론화 행사의 참가자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다양한 

통로로 동원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15) 또한 시민사회나 언론을 대상

으로 하여 이루어진 공론화 활동 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

가 주관, 혹은 지원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로 행사

를 진행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공론화 관련하여 별다른 실적이 없다는 정치권과 시

민사회 일각으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한 나머지 진정성에 기반을 둔 공

론화 활동이 아니라 숫자 채우기 식,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행사들

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되기도 하였다(이헌

석, 2014).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공론화위원회의 접근법은 한 마디

로 시민의 참여가 아니라 시민의 동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고 평

15) 공론화위원회는 자신이 주관한 공론화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종종 상품권 등의 금전적 유인책을 활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경주 지역 탈핵활동가

와의 인터뷰(2016년 10월 12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론화 활동에서의 진정성 결여의 문제는 일부 공론화 활동

의 투명성 결여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중요 원

칙 중 하나로 투명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당히 심

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다소 예민한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투명한 공개 원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특히 투명성 결여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2015년 3월 말에 조직한 공

론조사와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3월 

28일부터 175명의 일반 시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의 공

론조사를 실시하였다.16) 공론화위원회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

서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2,321명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한 다음, 참가자 중에 다시 175명을 선발하여 공론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던진 핵심적인 질문

들은 1)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소내 저장과 소외 저장 방식 관련 

문제, 2) 관리시설 입지 지역 주민 지원 방안, 3) 관리방안 평가 기준 

설정 및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2055년 최종처분장 권고안에 대한 인

식 등이었다. 공론조사는 오리엔테이션(20분), 전문가 설명(1시간 40

분), 전문가간 토론(1시간), 질의응답(1시간 10분), 분임토의(2시간 30

분), 1~2차 설문조사(20분) 등으로 구성되었다(pp.206~208). 당시 공론

조사는 시민단체 등이 단순 여론조사가 아닌 공론조사의 실시가 필요

함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을 공론화위원회가 수용한 것이었다는 

16) 공론조사란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제임스 피쉬킨(James Fishkin) 교수에 의해 개발된 

‘공론’(public judgment)의 조사방법인 deliberative polling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공

론조사는 과학적 확률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갖는 국민들을 선발한 다음 이들에게 

해당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심도 있게 토론하게 한 후 참여자들

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통상적인 여론조사에서처럼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표

피적인 의견이 아니라, 질이 높고 심사숙고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Fishkin(2003)을 참고하기 바란다. 



점에서 공론의 확인 방법으로서 단순 여론조사로 끝나지 않고 공론조

사를 실시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여러 가

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먼저 공론조사의 토의 주제로 제시된 내용들이 중간저장 방식을 소

내로 할 것인가 소외로 할 것인가와 같이 지나치게 기술적인 것이어

서 일반 시민들이 숙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17)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

이 되고 있고, 향후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논쟁적인 쟁점들, 

예컨대 정부와 원자력계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여부,18) 국제공동처분장 모색의 윤리성,19) 그리고 근본적으로

는 처리 곤란한 사용후핵연료의 배출원천인 원자력발전소 존속/확대 

여부 등이 공론조사의 토의주제로서는 훨씬 더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20) 

17) 그러다보니 초청된 전문가들 역시 논쟁적 사안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자력계 내부 인사 혹은 그에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졌다. 공론조

사에 걸맞게 쟁점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가치가 제시되고 그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

히 숙의할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공론조사 이전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론화 프로그램의 하나가 2014년 6월 28일에 열린 서울지역 타운홀미팅이

었는데, 이 때에도 주제 강연을 하도록 초청된 전문가들이 시용후핵연료 공론화지원

단 소속 단원들, 원자력 관련 연구원 박사들,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국한되어 있

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과 가치를 대변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18) 미국과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대부분 재처리는 핵확산성과 관련되므로 금지해야 한

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내외 학계에서 재처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von Hippel(2014), 김익중(2013), 장정욱(2016) 등을 들 수 있다. 

19) 정부와 원자력계 일부에서는 핵폐기물 최종처분장의 국내 입지선정이 현실적으로 어

렵기 때문에 시베리아나 몽골 등 인구밀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

역에 많은 나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분장을 짓자는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하다. 서균렬(2014) 참고. 이에 반해 환경단체들은 편익은 과도하게 누리면서 위험은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 않으며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 

환경정의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러한 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이헌석(2016) 참고.

20) 사실 이러한 공론화 의제의 협소화는 공론화위원회가 처음부터 견지한 입장이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세 가지 사항을 먼저 전제를 했었죠. 그 

중의 하나가 ‘이미 국가 전체에서 결정된 에너지 정책 이런 것은 일단 우리가 건드



아울러 공론조사의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참가시민들의 토의 시

간이 너무 짧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한참 동안 공개되지 않고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공론조사가 끝난 후

에 한동안 공론조사의 결과는 공론화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개략적인 

스케치 보고 정도만 제시되었다. 공론화의 투명성 원칙이 준수되지 않

은 것이다. 공론조사가 종료된 지 거의 3개월 가까이 되었던 2015년 6

월 19일에 열린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토론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공론조사를 수행했던 

한국리서치의 담당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원고작성 시점 현재 관련 자료가 모두 공표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조

사결과와 활용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

다.”고 하면서 “공론조사를 주관하는 기관과 담당자가 공론조사 결과

를 예단하려 하고,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김춘석, 2015). 이 말 속에 바로 공론화

위원회가 조직한 공론조사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사용후핵연료 공론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주

요 환경단체들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상황 상황에서, 이

미 지난 3월에 종료된 공론조사 결과가 3개월이 다가도록 공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정치

적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갈등 

현안과 관련된 공론조사는 단순한 학술적 연구조사로 그칠 수 없고, 

그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리지 말고 그것은 일단 주어진 것으로 하자’ 하고서는 시작이 됐고...”(2014년 9월 12

일 공론화위원회 제23차 회의록)라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의 말에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3) 정책권고안 도출의 개방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론화위원회는 20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에 2

만 7천명이 참가하고 온라인으로 35만 명이 생각을 개진하는 등 수많

은 사람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한 행사들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생각의 공유, 

치열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p.4). 과연 이러한 주장처럼 공론화 행사에 참가한 이 수많은 사람들

의 의견이 공론화위위원회가 작성한 대정부 정책권고안에 잘 반영되

었을까? 다시 말해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정책권고안은 공론화 과정

에서 나온 수많은 의견들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이었는가?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문헌

연구, 일반인 대상 브레인스토밍, 각계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실

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2014년 8월부터 문헌연구를 

통해 관리대안 평가지표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요

인을 도출하였고, 일반인 32명을 대상으로 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안

전성, 신뢰성, 미래비전, 지역성, 사회경제성 등의 영역을 도출하고 이

에 대한 가중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원자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는 문헌연구를 통해 이미 도출한 5새 요인에 대한 우선

순위와 가중치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p.251). 아울러 같은 해 12

월에는 구상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식(임시저장, 중간저장, 재

처리/재활용 및 영구처분)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관리 방안 시나리

오들로 제시하고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의견수렴센터에 등

재하여 논의주제 토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권고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고 한다(p.253). 그러나 문제는 평가지표 

마련과 시나리오 작성 작업에 그 전에 수행된 수많은 공론화 활동 결



과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알 수 없으며, 어쨌든 마련된 평가지표와 

시나리오들이 실제 권고안 마련과정에 또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가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한 마디로 많은 예산을 들여 수행한 수많

은 공론화 관련 활동들이 실제 권고안 작성 과정에 잘 반영되었다고 

믿을 근거는 거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2015년 6월 초에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공론화위

원회 대변인을 맡던 위원에 의해 작성된 초안을 다른 위원들이 이틀

간의 워크숍을 통해 검토한 다음에 확정한 것이었는데, 위원들 사이에

는 이 권고안 작성이 “급조”된 것이며, 이렇게 급하게 작성된 권고안

을 또한 하루만에 검토하고 확정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비

판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21)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론화위원회 활

동에 비판적이던 환경단체들은 소수의 위원이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

에 산업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2016년 

10월 12일 인터뷰).

최종 권고안에 공론화 활동 결과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은 지

역으로부터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원전 특위 위

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안 초안이 나왔을 때 공론화위원회 

정례회의(2015년 6월 22일)에 출석하여 “지난 20여개월 동안 국민과 

21) 공론화위원회가 실제로는 2~3 명에 의해 끌려 다니고 있다는 불만과 비판은 위원회 

내부로부터도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원래 15명으로 출범한 위원회가 최종적으로는 9

명만 남게 된 데는 이러한 이유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중도에 사퇴한 한 위원은 다

음과 같이 사퇴의 이유를 밝힌다. “우리 공론화위원회가 도대체 공론화위원들 13인

의 의견을 공히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 세 분이 하시면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검토하고 의견을 전한 바 없는데 그것이 저도 공론

화위원회 일원으로서 공론화위원회의 부적절한 그런 보도행위에 대해서 공히 지탄

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공론화위원회 제22차 회의록, 2014

년 8월 22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과 구별되

지 않고, 방법이나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언론이 다룰 자료를 만드는 것

으로 공론위의 역할이 폄하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러한 행보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공론화위원회 제33차 회의록, 2015년 3월 6일).



원전소재지역,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후핵연료 공

론화 의견수렴 결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원전 소재지역 특별위원회의 의견임을 알려드리

며...(중략)...기 제출한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가 권고안

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지역의 의견을 권고안

에 명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22) 

5. 맺음말: 새로운 통치기술로서의 ‘의사 거버넌스’

(pseudo-governance)

서구 사회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거버넌스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통치에서 협치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라는 구호가 확산되었고,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도 활

발하게 이루어졌다.23) 특히 1998년에 국제연합(UN) 유럽경제위원회에

서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공공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아르

후스협약’(Aarhus Convention)이 체결되면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하

여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공공정책의 거스

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조차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이처럼 

공공정책에서 거버넌스라고 불리는 많은 시도들이 진정한 시민의 참

여와 권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도 나

22)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원전 주변 지역 활동가들의 불신과 비판은 매우 강

했다. 영광 지역의 한 활동가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99%는 쇼였고, (권고안)의 결

론은 위에서 소수의 인사들이 밀실에서 작성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경주 지역의 한 

활동가는 위원회의 권고안이 지역에서의 공론화 결과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조작되었다”고 까지 비판하였다(2016년 10월 12일 인터뷰). 

23)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는 김석준 외(2002), 주성수(2003), 

Kooiman(1994), Bevir(2007)를 참고할 수 있다.



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정책 분야에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참

여의 상당 부분이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니라 참여의 외양만 갖춘 

말뿐의 참여, 즉 관료적인 ‘말의 정치’(politics of talk)(Irwin, 2006)에 그

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역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6년에 부안사태

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민관합동 거버넌스로서의 국가에너지위원회 산

하 사용후핵연료관리 공론화 TF가 그 큰 줄기를 만들었고, 정권에 따

라 부침은 있었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정하겠다는 원칙하에 시민사회단체를 끌어들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핵폐기물 관리정책의 역사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상당

히 다른, 공공참여 기반 거버넌스라고 하는 새로운 틀을 활용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은 겉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참여 공간을 열어놓은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논의 의제가 사전에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었

을 뿐만 아니라, 공론화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자발적인 참여

가 아니라 동원된 시민들이 많았으며, 더욱이 이들이 내놓은 의견들조

차 권고안 작성과정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공론화위원회를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의사 거버넌

스’(pseudo-governance)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공론화위원회

의 이러한 활동방식에는 공론화위원회 스스로의 독립성 주장에도 불

구하고 정부와 원자력계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핵폐기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광범위하게 시민과 이해당사자

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영국과 캐나다 등의 사례와는 확연히 구별된

다.24)

24) 2000년대 초반에 영국과 캐나다에서 핵폐기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했던 공론

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희(2010a, 2010b)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시민 동원에 기반한 ‘의사 거버넌스’는 한

국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 한편으로는 적어도 형식적·절차적 민주주

의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민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공공정책문화가 더 이상 먹혀들

지 않고 사회적 호응이 부족한 정치적 정당성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위험기술의 관리에 상당한 사회적 저항과 갈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원자력계에 의해 고안된, 공공참여라

는 외피를 쓴 새로운 통치기술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2월 27일 접수, 4월 28일 심사완료, 5월 11일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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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public policy in Korean society seems to have changed 

into more participatory way since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after the 

early 1990s. However it is time to examine seriously whether the seemingly 

expansion of the participatory public policy making has promoted 

participatory democracy significantly in Korea. Baring that in mind, this 

paper aims to scrutinize activities of Public Engagement Committee of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PECOS) which was organized in 2014 by 

the government. Its mission was officially announced to promote public 

dialogue and participation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high-level nuclear 

waste such as spent nuclear fuel, and it had conducted various kinds of 

public participatory activities for almost 2 years. Based on the analysis of 

PECOS, this paper concludes that its activities can be characterized as 

‘pseudo-governance’ rather than participatory governance.  

Key words: public participation, risk governance, pseudo-governance, 

high-levek nuclear waste, spent nuclear fuel, P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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